
※ 대법원 판례(1999. 3. 23.선고98두13850판결)

【판시사항】

○ 공공사업에 편입된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공특법시행규칙 제6

조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

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토지수용법 제57조의2,공특법 제4조제4항,같은법시행

령 제2조의10,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

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

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

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

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

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

우에는,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토지보상법」제70조,「토지보상법시행령」제38조


